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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이 글은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에서 한·일 간 시민연대의 형성과 그 사회문화적 

토대, 그리고 변화 과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

된다. 첫째, 1950~1960년대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과 한·일 시민연대의 초기 형성 

과정을 짚어본다.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이 일본 시민사회와 연결되는 지점들을 운

동에 참여한 일본 시민사회 단체의 주요 인물들의 체험과 반성의 사유라는 미시적 

차원과, 일본의 피폭자 운동과 유일피폭국 담론의 양가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차하

여 살피기 위함이다. 둘째, 1970~1980년대 냉전 질서가 자리 잡은 한반도의 정치 

질서 하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에 한계를 지운 안보와 반공담론 등의 정치사회

적 제약과 이로 인해 생겨난 운동의 방식과 대외 교류 활동의 양상을 살펴본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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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으로 1990년대 이후 한국원폭피해자 운동의 주요 성과가 된 소송 중심의 수첩 

재판의 성격과 그것이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연대에서 갖는 함의를 살핀다.

■ 주요어: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 한·일 시민연대, 반공 담론, 수첩 재판, 피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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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원호협회 부산지부장 엄분연 등 회원 10명

은 1일 오전 11시 대통령취임식에 참석하러온 일본 사또 수상을 만나 

피해환자들을 위한 의료시설, 생활대책, 자녀들의 교육대책 등을 세워

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키위해 주한일본대사관으로 몰려갔다가 종로서로 

연행됐다(동아일보 1971/07/02). 

여기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짧은 기사가 있다. 한국원폭피해자

원호협회(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이하 원폭협회로 약칭) 부산지부에 소속된 

여성 회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추어 국교 수교 이후 

최초로 국빈으로 방문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수상에게 일본어로 

된 요망서를 전하려다 실패한 사건이다. 이들이 전하려는 서신에는 

“전후(戰後)는 끝났다며,1) 이제부터 세계평화질서의 일익을 담당하고

1) 1971년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반환협정을 체결한 후 사토 총리가 한 말로 그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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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귀국 일본이 전쟁 전에는 같은 동포로서 같은 혈육이라 부

르며 사역하고 희생한 한국 피폭자들에 대해 짐스러워하게 된 지금

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일본국의 법률 밖

의 문제라는 이유로 대책을 세울 수 없다고 말하는 등”의 태도를 버

리고 인도적인 자세로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를 다뤄달라고 쓰여 있

었다.2)

신문 지면에 짧게 소개된 이 일은 누노가와 데츠로(布川徹郎) 감독

의 다큐멘터리 <왜놈에게(倭奴へ: 在韓被爆者無告の二十六年)>(1971/09/25)에

서 보다 생생하게 그려진다.3) 부산의 한 언덕배기 위의 좁다란 골목

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허름한 판잣집들, 헐벗은 달동네 아이들의 모

습이 그와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발랄한 목소리의 일본 여성의 내래

이션으로 소개되고 영상은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로 이어진다. 영

상 속에서 카메라는 사토 총리에게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원호를 

지 일본을 규정해온 전후 질서가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2) 이 일본어 요망서는 <倭奴へ> 영상에서 엄분연 씨의 음성을 통해 낭독됐다. 요망

서의 전문은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2011)에 연구자가 번역해 실어 놓았다. 이 

편지는 그 자체로 1970년대 당시 부산의 중년 여성 원폭피해자들에 의해 쓰인 문

어적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그 형식을 가능케 한 그녀들의 교육적 배

경 등을 추측케 한다. 엄분연, 박차점, 김일선, 이일수 씨는 모두 1930년대 초반과 

그 이전에 태어나 일본에서 소학교고등과 교육을 받았다. 

3) 누노가와 테츠로 감독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를 질주했던 일본 다큐제작자

연합(Nihhon Documentarist Union, NDU)의 주요 멤버로서 반전 다큐 등을 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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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은 한 무리의 

여성들을 따라 다닌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찰차에 호송되어 종로서로 향하는 모습, 작은 사무실에 박

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전면에 걸어놓고 사무를 보고 있는 원폭협회 

서울 사무실의 모습도 비친다. 1968년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밀항했

다가 귀환 조치된 손귀달과 그녀가 밀항 당시 탔을 법한 작은 통통

배며, 초창기 원폭협회 부산과 경남지부에 소속된 회원들이 중간 중

간 인터뷰하는 장면들, 그리고 이들이 모여 히로시마 소학교 시절에 

배운 일본어 노래를 애잔하게 부르는 장면들도 비친다. 경찰서에서 

풀려나 부산으로 돌아온 이들에게서 서울의 협회는 이런 일에 관심

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는다는 불만들이 쏟아진다. 일본의 반전평화

단체와 사회당 소속의 피폭자단체 회원들이 한국의 여성 피폭자들과 

연대하여 만든 이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요청에 파병을 결정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구자가 영상 속의 세 여성과 이들의 지인을 만난 건 2008년과 

2011년이었다. 2008년에는 원폭협회에서 회원카드를 정리하던 중 영

상 속의 인물들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분을 일부러 찾아간 경우였

고, 2011년에는 생애사 인터뷰를 위해 들른 합천의 원폭피해자복지

관과 원폭협회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피폭 체험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추천된 분들을 만났는데 우연찮게−하지만 증언이라는 것이 특정

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한국 원폭피해자의 생애사 인터뷰의 특성을 감안한

다면 어떤 점에서 필연적으로−그렇게 되었다. 면담 과정에서 이들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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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는 시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잡혀간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는 시위는 당연히 못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오히려 “잡

혀가야 뉴스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해주었다. 

한국 원폭피해자 역사에서 한·일 시민연대는 운동의 중요한 축이

자 동력이었다. 위 시위와 작품은 그와 같은 한·일 시민연대 활동이 

시작된 초창기의 한 장면이다. 일본에서 ‘재한피폭자(在韓被爆者)’ 문제

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생겨나던 때, 원폭협회 부산지부 회원들이 적

극적으로 기획에 가담하여 만들어낸 일이었다. 시위와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한 나카지마 다츠미(中島竜美)는 1960년대부터 한국 원폭

피해자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인물이다. 당시 시위의 조

직과 영상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말이 통하지 않아 아무래도 

협력이 쉽지 않게 된”4) 2000년대 후반과는 달리, 오히려 이 시기는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일본 시민단체간의 연대활동이 더 활발했다. 

시위를 이끈 엄분연 지부장과 참석한 회원들은 모두 일본에서 태어

나 자랐거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일본에 건너가 살았던 이들로, 

이들은 일본 감독과 의사소통 하는 일도, 일본어로 총리에게 요망서

4) 연구자의 2011년 한국원폭협회 필드워크 과정에서 자주 들었던 말 중의 하나가 

‘말이 안 돼서’라는 문구였다. 1990년대에 원폭협회의 주요 간부나 활동의 중심에 

섰던 이들이 일본어와 일본에서 거주하던 시기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2000년대 이후에는 대체로 1930년대 말과 1940년대생들이 활동의 중심이 되

었고, 이 시기에 협회와 일본 시민단체 간 활동 협력이나 연대에는 ‘번역자’를 필요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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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쓰는 작업도 어렵지 않게 해냈다. 편지에 썼던 것처럼 그들은 식

민지 시기 “같은 동포로서 같은 혈육이라 불리며 제국일본의 전쟁 

체제에 사역하고 희생한 황국의 신민들”로 자랐던 이들이었다. 

한국원폭피해자운동의 역사 속에서 한·일 연대의 모습은 종군 위

안부나 전시 노무자, 한센병 환자와 일본군의 군인 및 군속으로 강제

동원된 이들의 경우와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는 일제피해자 문제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사회화된 것과 비교

해, 원폭피해자 문제는 1950년대부터 불거지기 시작해 일본 사회와

의 연대도 가시화됐다. 연대의 지속성과 연결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도 그 강도는 다른 한국의 일제피해자 운동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 역사에서 이와 같은 한·일 간 연대가 갖는 독

특한 위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생존자들이 일본의 전후(戰後) 질서에서 갖는 특수한 정치적·법

적 위상을 통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태평

양전쟁의 민간인 피해자로서 ‘국가 보상적 배려’에 의해 원호의 대상

이 되는 이들이 ‘원폭피폭자(原爆被爆者)’고,5) 이들이 일본의 반핵 평화

운동에서 갖는 상징적 자원들을 생각했을 때 일본 사회의 관심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시민 사회 내에서도 ‘재

한피폭자’ 문제가 언제나 ‘당연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었다(平

岡敬 1988). 

5) 전후 일본에서 원폭피폭자의 정치적·법적 위상의 특수성은 오은정(2018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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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 일본 시민사회는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다

양한 형태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여해왔다는 사실 자체다. 이러한 관

심은 한국 원폭피해자에 대한 연구서나 증언집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1980

년대 후반까지 한국 원폭피해자 관련 서적은 드라마 작가 박수복

(1975; 1986)의 르포르타주, 한국 원폭피해자 조직인 한국원폭피해자협

회(1989)와 그 회원이던 김재근(1968)이 조사한 현황 보고서 그리고 그 

시기 이들과 연대해 투쟁을 벌인 유일한 한국의 시민단체였던 한국

교회여성연합회(1975; 1984; 1989) 등 매우 제한적이었다. 같은 시기 일

본의 ‘나가사키증언회(長崎の證言の会)’는 1969년 󰡔證言󰡕을 창간하고 일

본 정부는 물론 일본 피폭자들 또한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했던 재외 

피폭자, 아시아·태평양 전쟁 시기 강제 동원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

아냈다. 1970년대 중반 일본 아사히신문사에서 발간한 󰡔被爆韓國人󰡕
(朴秀馥·郭貴勳·辛泳洙 1975)은 일본에서 발간된 한국 원폭피해자에 관한 

단행본 증언집으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그 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증언회(広島·長崎の證言の会)’와 ‘재한피폭자의료조사단(在韓被爆

者医療調査団)’이 공동으로 발간한 󰡔일본사람에게: 40년째의 한국 피폭

자(イルボンサラムヘ: 40年目の韓国被爆者)󰡕(1986), 일본의 ‘재한피폭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이하 <시민회>로 약칭)’나 ‘재한피폭자도일치료 히

로시마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에도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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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증언 등이 실려왔다. 이는 한국 원폭피해자 역사 속 한·일 연대

의 또 다른 모습들이다. 

최근 한국 원폭피해자 역사를 평화운동의 측면을 조명한 연구와 

일본 내에서의 재한피폭자 문제의 사회화와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양동숙 2018; 이지영 2017; 김원 2017; 조항미 2011; Oh 2017; Palmer 

2013)는 기존의 한국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의 한·일 시민연대가 갖는 의의를 잘 보여준다.6) 본 논문은 이 

6) 1990년대 이후 원폭피해자 연구는 크게 식민 지배와 전쟁 피해로 인한 대일보상의 

법적 절차와 의미를 묻는 연구(백충현 1987; 이상화 1995; 최이수 2003; 안자코 

2001; 다카기 1995; 우츠미 2010)와 의료와 복지 정책의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한

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김정경 1993; 백옥숙 2004; 손종민 2006) 나뉜다. 2001년 

6월 1심과 2002년 12월 2심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곽귀훈 씨가 일본에서 제소한 이

른바 제2의 수첩 재판 승소 판결 이후, 일본에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

해온 ‘시민회’ 회장인 이치바 준코의 󰡔한국의 히로시마󰡕(2003)가 번역되어 나왔고, 

시민회의 지원을 받아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들의 증언 연구가 나왔다

(진주 2004; 정근식 2005). 2000년대 중반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의 활동 등으로 ‘일제피해자’로서 원폭피해자들이 주목받은 가운데, 

201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원폭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작위(不作爲)가 위헌

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한 번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 원폭피해자와 관련된 

한일 양국의 외교 교섭, 과거사 청산으로서 한국 원폭피해자 소송의 의의 등에 관

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이지영 2012; 김승은 2012a; 2012b; 대일항쟁기 강제동

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2008; 2011; 허광무 2004; 2011). 

이외에 한국 원폭피해자만을 직접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기억의 정

치’(Yoneyama 1999)라는 차원에서 일본의 유일피폭국 언설과 평화 담론들, 히로

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피해에 대한 시공간적 재현 그리고 그 속에서의 한국 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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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의 성과를 염두에 두면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오가는 이 같은 

한·일 시민연대가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사회문화적 토대를 역사인류

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둔다. 이는 한국 원폭피해자 역

사를 한국과 일본을 국가 단위로 설정해 피해와 가해의 구도로 설명

하거나, 외교적·정치적·법적 차원의 보상 책임과 요구에 대한 응대

로 해석하는 경우, 그리고 소송의 당사자가 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일

면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설명함으로써 놓치게 되는 부분들, 한국 원

폭피해자 운동의 역사 속에 한·일 연대의 여러 결들을 사회문화적으

로 맥락화해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히로시마 주요 

활동가들의 생애사적인 이력과 히로시마 거주 재일한국인 네트워크

를 조명하고, 원폭협회와 원폭협회 회원들의 개별적인 피폭자 건강 

수첩 취득 등이 가졌던 효과를 살핀다. 나아가 이들과의 관계와 연

대 속에서 전개된 일련의 활동이 일본 원폭피해자 구호정책의 장으

로 편입된 사정과 그 성격을 고찰한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과 한·일 시민연대의 초기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한국 원폭피

해자 운동이 일본 시민사회와 연결되는 지점들을, 운동에 참여한 일

본 시민사회 단체의 주요 인물들의 경험이라는 미시적 차원과, 일본

의 피폭자 운동과 유일피폭국 담론의 양가성이라는 측면에서 교차하

피해자들의 위치를 조명한 연구들도 있다(Naono 2003; 2005; 2010; 권혁태 2009; 

박경섭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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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짚어본다. 3장에서는 냉전 질서가 자리 잡은 한반도의 정치 질서 

하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을 한계 지운 정치사회적 제약과 이로 

인해 생겨난 운동의 방식과 대외 교류 활동의 양상을 살핀다. 4장에

서는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의 주요 성과가 된 소송 중심의 수첩 재

판의 성격과 그것이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연대에서 갖는 함의를 

살핀다. 논문의 자료는 문헌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과 한국, 

원폭협회에서 수행된 연구자의 현장연구 인터뷰에 기초한다. 

2. 한국 원폭피해자운동과 한·일 시민연대의 초기 형성 과정 

한국 원폭피해자운동의 역사에서 한·일 시민연대는 원폭협회의 활

동과 개별 회원들의 활동에서도 중요한 동력이었고 의지처(意志處)였

다. 연대의 기원은 원폭협회가 설립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연결 지점은 단체 간 공식적인 채널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히라오카 다카시(平岡敬)7) 전 히로시마시장은 이 연대 형성의 초창

기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온 인사다. 그의 인

7) 히라오카 전 시장은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온 대표적인 인

물이다. 지금의 북한 선봉, 흥남, 서울 등지에서 소학교 일부와 중학 시절을 보냈

다. 조선에 가기 전에는 후일 히로시마의 폭심지가 된 혼가와소학교(本川小學校)에 

1년 정도를 다닌 적이 있었으며, 패전 후 귀국해서 이곳의 동급생들이 원폭으로 사

망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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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귀환자(引揚者, 히키아게샤)8)라는 생애사를 반

영한다. 1927년 오사카에서 출생한 후 1934년 아버지가 있는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한 뒤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생활 

그리고 히로시마의 지역 주재 기자로서 반핵평화운동에 관심을 가진 

사회당 계열의 진보 성향을 가진 그의 이력은 자연스럽게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로 연결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직접적인 계기는 1964년 한국으로부터 도착한 편지였다. 마산의 

국립병원에 폐결핵으로 입원한 박수암이라는 사람이 한국 원폭피해

자의 실태와 구호를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계기로 그는 곧바

로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만날 것을 계획하게 된다. 한일회담이 중심

이 되는 짧은 취재기간이었지만 서울과 부산에서 아홉 명의 한국 원

폭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그때 그들이 참으로 비참한 상황

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

도 정말 늦은 것이었음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일본인은 역시 

피폭 한국인, 피폭 조선인의 문제를 잊고 있었거나 혹은 무시하고 원

폭피해의 문제를 이야기해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면서도 

유일피폭국이라고 하는 또는 피폭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평화를 호소

해온 것을 겨우 알아차린 것이다. 더욱이 당시는 전후 20년이 다 되

8)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으로 돌아온 군인과 군속의 귀환은 복원(復員), 식민지에 생

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다가 귀환한 이들을 인양자(引揚者) 즉 일본어로 ‘히키아게

샤’로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일본어 발음대로 ‘히키아게샤’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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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는 때였다”라고 회고했다(平岡敬 1988, 10-12). 

일본에 돌아온 히라오카 씨는 이후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와 실

태를 알리는 활동을 꾸준히 벌였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한국 원

폭피해자와의 인연은 이후 손진두 씨 수첩 재판 지원으로 이어진

다.9) 1970년 12월 손진두 씨가 일본으로 밀입국해 체포되었다는 소

식을 듣고 곧장 그를 면회하는가 하면, 손진두 씨가 피폭 당시 살았

다는 히로시마 시 미나미간온마치(南觀音町)로 달려가 사실 관계를 확

인했다. 히로시마대학의 학생들에게 강제송환반대 투쟁을 부탁하고, 

히로시마의 젊은 의사들에게 손진두 씨의 건강 진단을 의뢰한다. 이

때 ‘손진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이 결성된다. 1972년 손진두 씨

의 피폭자 건강 수첩 교부 취소 청구 소송이 시작됐을 때 그는 소송

과 관련된 후생성·법무성과의 교섭을 나카지마 다츠미(中島龍美)10) 씨

에게 부탁하고, 그 자신은 재판을 지원해줄 변호사를 물색하고 비용

을 모금했다. 사회당 계열의 반핵평화운동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활

동하면서 󰡔쥬고쿠신문(中国新聞)󰡕 사장을 거친 그는 1990년대에 8년간 

히로시마 시장으로 재직했다. 조선인원폭피폭자위령비의 히로시마평

화공원 내 이전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한국 원폭피해자 문

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11)

9) 손귀달과 손진두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치바 준코(2003), 그리고 사건 일지와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외교 교섭 태도에 대해서는 김승은(2012a) 참조. 

10) 나카지마 다츠미는 프리랜서 언론인 출신으로 이후 <시민회>와 <재한피폭자문제

시민회의>의 대표로 활동했다. 히라오카 씨와는 친구이자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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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부터 한국 원폭피해자 도일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히

로시마 가와무라(河村) 병원의 초대원장인 가와무라 도라타로(河村虎太

郞)12) 씨도 식민지 조선에서의 귀환자였다. 1971년 방한하여 원폭협

회를 방문한 ‘오리쓰루회(折り鶴の会)’의 활동이 계기가 되어 히로시마

에서 ‘한국원폭피해자구원한일협의회’를 결성했다. 이후 ‘속죄의 의료

단(贖罪の医療団)’ 활동을 통해 한국 원폭피해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일본 ‘핵무기금지평화건설국민회의’(‘핵금회의’로 약칭) 히로시마지부와 

함께 합천원폭피해자진료소 건립을 추진했다. 한국 최초로 설립된 

원폭피해자 전문 진료소였다. 1974년에는 일본기독교단 중부교구와 

함께 ‘재히로시마한국인·조선인피폭자구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모임

은 ‘재한국원폭피폭자를 히로시마로 초청하는 운동’과 ‘재한피폭자도

일치료히로시마위원회’(이하 ‘도일치료위원회’로 약칭)로 발전했으며, ‘도일

치료위원회’는 2000년대까지도 꾸준히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편 손진두 씨의 소송을 계기로 ‘재한피폭자를 구원하는 시민의 

모임’ (약칭 ‘시민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시민

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나카지마 다츠미씨는 한일협정 체결 직전 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불법체류 및 강제송환 사건을 계기로 한국 원

폭피해자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한국 원폭피해자를 처음 만나 그

11) 조선인원폭피폭자위령비의 평화공원 내 이전에 대한 연구는 박경섭(2009), 

Yoneyama(1999) 참고. 

12) 경성제대 의과대학 졸업 후 히로시마에서 내과 병원을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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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1968년에 밀항한 손귀

달 씨의 문제에 관여하고, 이후 히라오카 씨와 함께 손진두 소송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中島龍美 1988, 43-44). 

1959년 당시 ‘동경도원폭피해자단체연합회’(별칭 東友會) 사무국 일

을 맡고 있던 이토 다케시(伊東壯)의 진술에서는 앞의 두 사례보다 훨

씬 이른 시기의 상황을 알 수 있다. 그가 처음 한국 원폭피해자를 만

난 것은 1959년의 일이다. 원폭피해자 수첩을 받기를 원하는 한국 

원폭피해자가 집까지 찾아온 일이 계기였다(伊東壯 1988, 27-28). 그는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는 일본 피폭자들과 마찬가지로 반핵의 살아 

있는 증인임과 동시에 일본 제국주의와 한국의 반민주주의를 고발할 

수 있는 증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면서, 이 문제는 한국 원폭피해자

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에 책임을 묻고 

연대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 원폭피해자와 일본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이 같은 연결과 대

응은 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존재가 한국 사회보다 일본 사회에서 

더 깊은 호소력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된다. 그 가운

데 우선 나카지마 다츠미가 언급한 일본의 사회운동사적 측면을 생

각해볼 수 있다. 1960년대는 일본 시민사회에서 베트남전을 두고 벌

어진 반전평화 운동, 그리고 아시아인을 배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하

는 입국관리행정에 반대하는 운동, 재일조선인 차별 철폐 움직임 등

과 같이 다양한 사회 운동이 고양되던 때였다. 반핵 운동에 있어서

는 비키니섬 피재(被災)를 계기로 점차 고양되던 반핵 움직임이 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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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계열화되어 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1960년대 초반 미일안보조

약을 기해 미국의 핵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두고 사회당 계열과 

공산당 계열이 차차 분열되기 시작하고, 1964년 소련의 핵실험 반대 

여부는 그 분열을 가속화시켰다(広島県被爆者団体協議会 2001, 77-86). 

냉전체제 하의 반핵평화라는 주제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던 이 시기는 히로시마라는 지역적 차원에서는 원폭 돔 보존

이나 원폭피재백서 만들기 등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원폭 관련 기

록 보존 및 복원 활동이 한창이던 때이기도 했다(根本雅也 2006). 이토 

다케시의 회고에서도 잠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원폭피해자 구

호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의 원폭의료법(1957년 제정) 실

시 이후 그 실효적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에 따라 새로운 보상법을 

제정하라는 움직임이 커지는 등 원폭피해자 처우 문제에 대한 사회

적 민감도를 높이고 있었던 때였다. “6·25동란과 재건 건국 도상의 

가난한 생계 속에서 전재민, 전상자가 ‘우리뿐이다’라고도 할 수 없는 

시절”(원폭협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중), 그리고 이후에는 ‘다 

같은 식민의 피해자’ 혹은 ‘일제의 피해자’라는 범주 속에서 ‘원폭의 

피해’라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별다른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지 못

하고, 더군다나 강제 동원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되어 법적 지원도 

받지 못한 이 시기에 비하면 일본 시민 사회의 원폭 문제에 대한 사

회적 감수성은 한국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거기에 연대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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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움직임은 당시 일본에서 ‘유일피폭국’, 그리고 

‘평화의 초석’으로서의 ‘피폭자’라는 담론 속에 가려져 오랫동안 기억

하고 있지 않았던 과거 피식민자들과 마주하는 데서 온 충격과도 밀

접하게 연관된다. 히라오카 씨나 가와무라 씨의 활동 계기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에게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는 놀라움을 넘어, 조선

의 식민자였던 과거를 직시하게 하는 존재였다. 그래서 피폭을 매개

로 한 이들 과거의 피식민자들과 식민자들 사이의 만남에는 언제나 

‘반성’과 ‘속죄’, 그리고 ‘위로’의 심정들이 강하게 결합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움’과 ‘속죄’, 그리고 ‘위로’의 심정들은 전후 세대로서 오

늘날 한국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본 시민운동가들에게도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의식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유일피폭국’이라는 언설

이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 수행의 책임에 대해 언제나 애매한 입장

과 회피로 일관할 수 있게 한 주류적 내셔널리즘의 보편적 수사 가

운데 하나이지만, 그 속에 내포된 모순과 균열에 대한 자각 또한 그 

언설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정치사회적 의미는 매우 양가적

이고 또 역설적이다.

한편, 한국 원폭피해자와 일본 시민운동의 연대가 사회운동사적 

측면에서도 식민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바가 있지만, 한국 원

폭피해자의 역사 역시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의 조선인 이주와 귀

환, (귀환 이후 일본으로의) 재입국 등을 통해 형성된 재일 한국인 커뮤

니티와 귀환 동포(한국 거주 원폭피해자)들 간의 친인척 간 연줄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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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원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오은정 2013; 2014; 2018a). 한·일 

시민연대에서 히로시마 이주 커뮤니티와 귀환을 주목하는 것은 강제

동원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진 기존 연구들에서는 이 부분이 대

체로 빈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이주 커

뮤니티와 귀환자들의 네트워크가 한국 원폭협회와 원폭피해자들의 

개별적 활동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좀 더 살펴본다.

1950년대 언론보도는 한국의 원폭피해자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다

(동아일보 1958/03/27). 그리고 1949년 이후 여러 차례 토론과 중단을 

거듭했던 한일회담이 전후 보상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1957년 제4

차 한일회담 예비회담과 이듬해 제4차 한일회담 등이 진행될 당시에

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재산청구권, 거류자 상호 석방, 문화재 

반환 등이 주요한 주제가 된 만큼 원폭피해자 문제를 자각한 이들도 

존재했다. 1958년 8월 한국 원폭피해자의 실태를 다룬 기사와 함께 

한일회담에서 이들의 보상 문제를 다뤄줄 것을 한국 외무부에 호소

하는 곽귀훈의 글이 게재됐다(이치바 2003). 1963년 봄에는 이종욱·오

남련 부부가 개인 자격으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 대사관과 일본

대표부, 그리고 신문사 등에 원폭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호소하는 탄

원서와 진정서 등을 보내기도 했다(박수복 1975, ｢오남련｣ 편). 

합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원폭피해자 조직이 일찍부터 

결성되었다는 증언도 있다.13) 1959년 즈음의 일로 히로시마에서 귀

13) “보내주신 기록에 59년에 합천 피해자 모임 이야기를 써 놓으셨던데, 시기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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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 합천 출신들이 중심이었다. 한일회담에서 원폭피해자 보상문제

를 다루어줄 것을 논의하거나 외부 선전활동이 주요한 일이었다. 하

지만 이 모임에 대한 문서상의 기록을 원폭협회나 다른 책 혹은 개

인적인 수기 등 다른 곳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임의 명

칭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기

는 “한국에 거주하는 피폭자들의 실태를 호소하는 편지가 1960년경

부터 자주 민단에 도착”하던 때이기도 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으로 약칭) 히로시마지부는 1963년 3월 ‘모국피폭동포구원대책위

한가요?”(연구자) “맞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보상 문제를 논의하고 그랬는

데, 한 달에 몇 십 원씩 내고 모였어요. 근데 자식들한테 피해가 있을까 걱정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권유해서 제일 어린 나이

에 가입을 한 셈이지요. 59년은 확실한 연도인데, 제가 그때 57년에 경찰서 통신 

관련 일을 하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가입했거든요. 사람도 몇 명 없어서 처음엔 

몇 십 명 정도였고 나중에 백여 명 됐나. 주로 선전활동을 했어요”(연구자와의 인

터뷰 2011/07/11;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김종철｣ 편). 경남지부에서 협회 지

부 일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철 씨의 위 이야기는 합천에 살고 있는 다른 회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천모임이 협회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던데

요.”(연구자) “그게, 육이오 후고 내가 스무 살 넘어서 서른 정도 되었을 때니까, 

맞아요. 협회 있기 전에. 그거는 협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노홍규라는 사람이 집

에서 일을 보면서 한 거지. 노홍규, 최성춘, 정기장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기장 씨

는 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글을 잘 했어요. 근데 그건 사무실도 없고, 최성춘 씨

가 식당을 조그맣게 했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하고 그랬지. 노홍규 씨

가 초대 지부장을 했어요. 합천에는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연구자

와의 인터뷰 2011/07/11;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이재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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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설치하고(재일본대한민국민단 1997, ｢히로시마지부 편｣), 한·일 양

국 정부가 회담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를 다루어달라고 호

소한다. 한일협정을 기해서는 일본에 있는 단체 및 개인으로서는 처

음으로 한국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위해 ‘재한피폭자실태조사단’을 

파견했다. 민단 히로시마지부 피폭자조사단은 1965년 5월 22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방한하여, 합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 원폭피해자들

을 만나고 보건사회부, 원자력원, 대한적십자사도 방문했다. 한국 정

부도 이를 계기로 적십자사를 통해 이 해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피해자 등록을 실시했고, 처음으로 600여 명의 원폭피해자 등록을 

접수받았다(재일본대한민국민단 1997, ｢히로시마지부 편｣). 

민단 히로시마현 본부의 방문이 한국 사회에서 당장 큰 사회적 이

슈가 되지는 않았다.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호소나 합천

의 모임 등도 전국적인 단위로 조직화되지는 못했다. 이는 상당수의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스스로조차 “원폭피해자인 것을 그때는 몰랐

다”14)고 하는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1960년대 초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언제나 매우 낮은 상태였고, 전국 조직적 차원의 움직임이나 

결사체 형성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모국피폭동포구원대책위원회’ 방한은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를 일본 시민사회에 알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가 됐다. 이들

14) 엄분연 씨와의 인터뷰(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엄분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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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한 소식은 일본 시민사회 내에서 “한국에도 히로시마와 나가사

키에서 피폭당한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

음을 의미한다. 신생 한국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한국 원폭피해자 연구의 언론 발표와 방한한 민단 인사와 히

라오카 다카시의 만남도 이 시기에 진행됐다.15) ‘히로시마·나가사키

증언회’의 가마다 사다오(鎌田定夫) 교수는 민단의 방한에 대해 “1965

년 6월 한일 기본 조약의 체결을 전후해 일본의 지식인들을 중심으

로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가 부상하고 마침 베트남 전쟁이 개시되어 

일본 내 반전평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에 민단의 한국 피폭

자 실태조사가 신문에 실리면서 처음으로 외국인 피폭자 특히 한국

인 피폭자 문제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広島·長

崎の証言の会·在韓被爆謝医療調査団 1986). 

민단 히로시마본부 재한피폭자실태조사단의 방문이 단순히 조직적 

15) 히라오카 전 히로시마시장의 개인적 회고에서 자신의 첫 한국방문의 상황을 묘사

하는 대목에서 한국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원폭피해자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나온다. “한국원자력원 방사선의학연구소 안치열 소장은 그

들이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가진 계기를 말해주었다. 그에 따르면 

1963년 8월 6일에 연구소 연구원 중의 한 명이 “오늘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

어진 날이다. 한국에도 당연히 피폭자가 있지 않을까”하며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것이 화제가 되어 연구소에서는 이 문제를 실제로 조사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

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소는 이를 계기로 전국의 보건소와 도립병원을 통해 한국 

내에 있는 피폭자 조사를 해보기로 하고 공고를 냈는데, 이를 통해 처음으로 203명

이 등록을 했다”(平岡敬 198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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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차원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민단 조사단 방한은 히로시마 재

일 한국인16) 커뮤니티의 모국 연줄망의 작동이기도 했다. 1964년 동

경올림픽을 앞두고 이루어진 민단의 ‘본국가족초청사업’은 한국 원폭

피해자와 히로시마의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의 모국 연줄망을 보여주

는 한 사례다. 1964년 동경올림픽 개최 당시 본국가족초청사업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출신의 원폭피해자가 포함됐다. 그중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던 박모 씨가 민단과 일본 주재 친척의 도움으로 후생성

에 피폭자 건강 수첩의 교부를 신청하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원

폭피해자로서는 처음으로 피폭자 건강 수첩을 교부받은 사연이다(재

일본대한민국민단 1997).17) 

이처럼 히로시마거주 재일한국인 커뮤니티는 원폭협회 결성 이전

부터 한국과 일본의 원폭피해자 문제와 관련된 양국 시민사회의 연

결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당연하게도 이는 식민지 시기 히

로시마로 이주하기 전 고향의 친인척 혹은 지인이라는 지역적 연고

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친인척 연결망과 지역

16) 여기에서 ‘재일 한국인’은 일본의 민단 계열의 조선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을 이르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1960년대 한·일 간 시민 교류의 이념적 통제는 3절에서 더 

다루겠지만, 이들의 활동은 양동숙(2018)의 연구에서 주로 조명되고 있는 ‘재일 조

선인’ 커뮤니티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7) 물론 이후 엄분연, 김일선, 손귀달, 손진두 씨의 피폭자 건강 수첩 문제가 한·일 

양국 간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와 연결되면서 이와 같은 행정관료제적 절차는 급격

히 정치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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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고에 기반을 둔 교류가 일본의 시민 활동가나 단체들의 한국 

원폭피해자와의 연결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간의 

교류는 그 정치적 색깔이 더 옅은 측면이 있다. 송금을 통한 경제적 

지원, 서신을 통한 일상적 정보 교환,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체재 시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신원을 보증하는 역할 등은 특히 히로시마의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친인척 연줄망에 기

반을 둔 연결이 갖는 또 다른 장점은 교류에 따르는 언어적 장벽이 

일본 시민단체와 직접 교류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연결이 완전히 분리되었기

보다는 이들이 일본 시민사회 진영과 한국 원폭피해자 간의 가교 역

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일본 사회에서 한국 원폭피해자의 존재가 조금씩 부각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한일협정이 이루어지던 1965년을 즈음한 

기간 동안 양국 시민사회 간의 연대의 기초는 시민사회 운동 진영 

인사들과의 사회적 연줄망 그리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히로시마

의 재일 한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친인척 간 연줄망이 중요한 

토대가 된다. 그리고 그 사회문화적 토대는 식민지 시기의 이주와 

귀환,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경우는 특히) 귀환 이후 밀항을 통한 재(일본)

입국 과정 등을 겪으면서 형성되었다.18) 이러한 사실은 해방 후 일

본에 남았던 조선인들과 모국으로 돌아간 일본 귀환자들, 그리고 한

18) 해방 후 히로시마 조선인의 귀환과 밀항 등에 대해서는 오은정(2018a)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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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으로 돌아온 이주자들, 그리고 밀항으로 다시 현해탄을 건넌 이들, 

제국 일본 시절 조선에서 살았다가 본국 송환된 일본의 귀환자들은 

그 영토 안에서 그리고 그 영토를 넘어서는 열린 네트워크의 연대(현

무암 2006)를 구축해나간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3. 한·일 시민연대에 허용된 정치적 목소리

1967년 원폭협회 설립은 한국 원폭피해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공론

장으로 분출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일회담을 즈음한 한·일 시민사회 간 교류 등과 맞물려 

‘재한피폭자’ 문제로서 일본 시민사회에서 더욱 큰 관심의 대상이 되

었다. 원폭협회가 1989년에 발간한 󰡔연혁󰡕에 따르면 한국 원폭피해

자의 현실을 알리는 보도들이 일본에 간헐적으로 보도되면서 ‘속죄’

와 ‘위로’의 뜻을 가지고 협회를 방문한 인사들과 이들이 전달하고 

간 위로금과 인도적 구호금, 의료지원 등에 대한 기록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원폭협회의 임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자신들

의 실정을 호소하고, 한국 원폭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기록

들도 남아 있다. 초창기 원폭협회의 주요 활동은 국내에서는 주로 

한국 정부 관계자나 언론사를 찾아가 실태를 알리고 구호를 요구하

는 것,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에서 교류를 원하는 단체와 상호 방

문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일이었다(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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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점은 원폭협회 설립 이후 약 20여 년간 이 같은 대외 

교류와 구호 활동, 한·일 시민연대는 주로 인도적 구호나 위로 그리

고 의료지원 차원에 한정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귀환 이후 줄곧 열

악한 경제적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던 많은 원폭피해자들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구호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의료적 혜택이 이들의 활

동과 연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는 역으로 당시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허용된 활동의 방식이 구호금이나 인도적 지원이었음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하다. 같은 시기 일본의 원폭피해자들이 반전평화운동의 상

징으로서, 구사회당과 공산당 계열의 운동 단체와 활발하게 연대 활

동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원폭협회와 교류에 나선 일본의 단

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치색’이 매우 옅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한국원폭협회와 교류해온 일본의 ‘핵금회의’는 

1961년 11월 15일에 학자, 문화인, 정당, 정치가, 노동조합 등이 주체

가 되어 결성한 단체로, 공산당이나 사회당 계열의 반핵단체들에 비

해 정치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원폭협회에 기부금과 위로금을 전달하는 단체로는 재일 한국인 단체

나 종교 계열 단체들을 비롯해 우익 계열의 단체들도 적지 않았다(한

국원폭피해자협회 1989). 혹여 이들 중 정치적 색채를 띠는 단체들과 교

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활동에 있어서 제약이 따랐다. 재일교포 유

학생 간첩단 사건 등으로 일본의 좌파 운동 진영에 대한 한국 정부

의 경계심이 극에 달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특히 이러한 분위



특집논문 II |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127

기가 강했고, 개별 원폭피해자들의 도일(渡日)도 엄격히 제한받았다.

안보 위기와 반공 담론이 지배한 냉전시기 한국의 정치 질서 하에

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활동은 그 이후로도 줄곧 일본의 지식인들

이나 사회단체와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엄격하게 제한받았다. 또한 

한국 원폭피해자의 일본 시민사회와의 교류에 정치사상적 제약은 도

일이라는 실질적인 월경(越境) 행위에 가해지는 행정관료제적 제약과

도 연결되어 있었다. 신원조회를 통해 월경을 제한하고 소양 교육을 

통해 다시 행동의 반경을 제약했다. 해외 출국에 대한 이러한 엄격

한 제약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서 일반적이긴 했지만, 그것이 일

본으로 가는 경우에는 특히 심했다. 분단 체제 하의 남북한 양쪽의 

정권이 유지해온 억압적 체제는 재일 한인 사회로까지 이어져 있었

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교류하는 일본의 

지식인이나 사회단체 활동가 들의 실천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도요나가 게이자부로(豊永惠三郎) ‘시민회’ 히로시마 지부장은 “1971

년 방한 이후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활동을 하다가, 1974년에 원폭협

회 회장이던 신영수 씨의 피폭자 건강 수첩 취득을 위해 증인을 찾

아주는 활동 등을 하게 됐다. 당시에 원폭협회 회장뿐만 아니라 일

반인의 일본 방문이 비자 발급부터 까다로운 시기였지만, 특히나 신 

회장은 우리 일본인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엄격하게 제약을 받고 있

었다. 가령 일본에서 조총련 계열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닌지, 혹

은 우리가 공산당이나 혹은 좌익 세력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닌지를 

감시당한 것이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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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보당국에 항상 보고해야 했다. 우리도 행동에 조심했다. 되도록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인사들과의 접촉은 조심하고, 조총련 계열의 

사람과도 만나지 않았다. 일본의 정보 당국도 우리의 행동을 경계하

던 때였다”라고 이 시기를 회고하기도 했다.19) 이러한 시대적 분위

기로 인해 1975년 히로시마현조선인피폭자협회가 결성되었지만,20) 

‘시민회’ 히로시마 지부는 이 조직과 관련된 인물들과 공식적인 교류

는 하지 않았다. 자칫 일본을 방문한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 사상 

검증이라는 피해를 입히게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히라오카 씨도 당시를 “정치적으로 매우 억압적이고 좋지 않았던 

때였다. 기독교 관련 단체에 일본인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

온하게 여겨졌다. 한국 원폭피해자를 돕는 일본 사람은 공산주의에 

물든 이들이라는 색깔이 덧칠됐고, 일본 시민사회운동의 일부 진영

에서도 한국 원폭피해자 지원에 반감이 있었다. 손진두 씨가 일본으

로 밀항해, 밀입국과 불법체류로 수감되어 있으면서 소송을 하게 되

었을 때 ‘왜 외국인 범죄자에게 의료보장과 사회보장을 해야 하느냐’

라는 반감도 있었다”고 회고했다(平岡敬 1988). 한국과 일본 양국의 반

공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활동은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 그 중에서도 정부의 

19) 연구자와의 인터뷰(2007/07/26 및 2012/08/05). 

20) 히로시마현조선인피폭자협의회에 대해서는 양동숙(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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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가 직접적이었던 원폭협회의 활동은 국내의 정치 세력과의 연대

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1970년대 중

반부터 반전반핵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원폭협회와 함께 원폭피해자

운동을 해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동이 대표적인 예다. 1974년 

2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미국교회여성연합회’의 한국 방문과 일

본 평화회의 참석을 계기로 평화운동의 한 일환으로 한국 원폭피해

자 운동에 뛰어든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이전까지의 운동과도 

맞물려 있었다. 당시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참여했던 ‘일본평화회의’

에서는 손진두 소송과 관련해 한국 원폭피해자 문제가 이미 주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들이 기존에 진행해오던 재일

교포 인권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던 중에 새로운 운동의 영

역을 찾고 있었던 때였다(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4).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활동은 주로 원폭피해자 구호를 위한 기금 

마련과 홍보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은 한국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활동이었다. 1974년 가을 원폭협회의 

의뢰와 협력으로 첫 번째 실태조사가 진행됐고, 1977년 일본에서 열

리는 반전반핵평화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하기 위해 두 번째 조사가 

이뤄졌으며, 1979년 ‘미국장로교여선교회’ 후원으로 세 번째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홍보

할 예정이었고, 뒤의 두 차례 조사는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이 결성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로 약칭)에 의뢰하여 이루어졌

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는 10·26과 광주민주화항쟁 등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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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 속에서 조사를 맡았던 동아일보 해직기자 탄압으로 자료를 압

수당하는 등 출간에 우여곡절을 겪었다(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4).

1970년대 후반 ‘시민회’의 회원이었으며 현재는 ‘시민회’ 회장인 이

치바 준코 씨는 당시를 “혹시나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와 감시를 할

까 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건물을 들어갈 때조차 주위를 두리번거

리고, 들어가서는 목소리가 새어나갈까 소곤소곤 말하던 때”라고 회

고했다.21) 그녀 또한 일본에서의 정치 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혹여나 자신들의 행동이 한국 원폭피해자들에게 누가 될까 조심했

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의 열기가 사그라지지 않았던 8월 6일 원

폭협회의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인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제가 열렸

다. 매년 꾸준히 행사에 참석해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

었던 이치바 준코 ‘시민회’ 회장은 이날 위령제에서 “처음으로 그 분

들이 6·25전쟁 당시 피난하던 이야기”를 들었다.22) 그녀는 한국 원

폭피해자들의 증언이 언제나 원폭이 떨어지던 날 혹은 귀국 이후의 

어려움 등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훨씬 다양해

지고 자유로워졌다고 기억했다.23) 

21) 연구자와의 인터뷰(2012/08/05). 

22) 연구자와의 인터뷰(2012/08/05). 

23) 그러나 여전히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활동은 감시 속에 있었다. 1980년대 후반 한

국에서 유학하며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소재를 파악해 일본에서 수첩을 받을 수 있

게 도와주었던 일본의 한 시민단체 회원은 자신의 우편물이 감시당하거나, 서울에

서 머무르던 집에 정보당국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의 소재를 파악하곤 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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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처럼 개별적 차원에서의 자기 검열과 정부의 직접적 감

시하에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반핵·반전과 같은 정치적 목소리보다는 피해자 구호와 인도적 지원

이라는 가장 안전한 방식의 교류 쪽으로 틀 지워졌다. 한국 사회에

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은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의 상징이기

도 했고, 원폭을 투하한 당사자로서 미국을 가해의 주체로 명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창립 당시 “태평양전쟁 

당시 연합군 측의 원자탄 투하로 인하여 양성 또는 음성적으로 신체

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각종 실태조사, 

원폭병의 치료 가능성 연구, 피폭자에 대한 치료 알선, 사망자에 대

한 보상과 생존자에 대한 원호를 행한다”라는 강령을 채택할 때만 

해도 미국과 연합군 측은 이들의 활동에 중요한 상대로서 거론됐지

만, 1970년대를 지나며 미국 정부에 대한 요구는 단체의 공식적 활

동 자료에는 남아 있지 않다. 냉전시기 미국이 주도한 전후 동아시

아 지배체제가 사실상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통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남

긴 참상이 미국에게는 영광이자 감추어야 할 수치라는 점에서) 원폭에 대해 거

론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은 무의식적 장치”(정근식 2005, 

15)로 기능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반대나 미국 측에 피

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온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실을 이야기해주기도 했다(‘시민회’ 회원과의 인터뷰 20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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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폭자 건강 수첩 소송과 한·일연대의 새로운 장

본 장에서는 한국 원폭피해자와 일본 시민사회 간 연대의 역사에

서 중요한 축이 된 피폭자 건강 수첩(이하 ‘수첩’으로 약칭) 교부 소송이 

이들의 역사에서 갖는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1968년 손귀달의 일

본으로의 밀항과 귀환조치 이후 결성된 ‘한국피폭자구원한일협의회’

는 그해 12월 원폭협회 부산 지부장 엄분연 씨와 회원 임복순 씨를 

교토의 제2차세계대전한국인전몰자위령제에 초청했다.24) 두 사람은 

위령제 참석 후 히로시마원폭병원에 입원하고 “나는 여자정신대원으

로 작업 중에 피폭 당했다. 일본인으로서 피폭된 우리에게 일본 정

부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수첩25)을 주어야 한다. 우리들은 일본에 

가면 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다”라고 호소하며 히로시마시에 

수첩 교부를 신청한다.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정부는 이전

에 일시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박모 씨에게 수첩을 교부한 사

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일시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피폭자 건강 수첩을 교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대동아전쟁에 사

역했던 반도-일본인”들은 제국 일본의 과거 전쟁 수행의 책임을 소거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이었고, 수첩 교부가 한·일 간 역사 

24) 이 두 사람은 본고의 서장에 소개한 두 사람들이다.

25) 수첩은 일본 정부가 원폭피폭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며 발부하는 일종의 증명서

다. ‘수첩’으로 불리는 이 증명서가 있어야 치료 등의 의료보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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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정치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엄분연과 임복순의 수첩 교부 신청을 계기로, 협회의 국가 간 보

상 차원의 운동과는 결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운동이 시작됐다. 손

진두 씨의 후쿠오카 밀입국과 수첩 재판이 대표적이다.26) 이 사건과 

소송은 한국으로 귀환한 원폭피해자들이 도일 치료를 위해, 그리고 

수첩을 받기 위해 다시 현해탄을 건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원폭

피해자와 일본 시민단체 간의 정치적 연대가 강화되는 기점이 되었

다. 머리말에서 소개한 초창기 한국원폭협회 부산지부의 여성 회원

들의 사토 에이사쿠 당시 일본 총리에 대한 요망서 전달과 반전 영

상 작업이 바로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1960년대 후반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피폭자 수첩 교부 문

제는 일본 사회에서는 점차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리

고 1974년 3월 손진두 씨의 수첩 재판 1심에서 승소 결정이 내려진

다. 하지만 1974년 7월 22일 일본 후생성은 후생성 공중위생국장 통

달(위발 제402호, ‘402호 통달’로 약칭)을 발한다. 후생성은 이 ‘402호 통달’

을 통해 “원폭특별조치법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피폭자에게 적용

되는 것으로 일본의 영역을 넘어 거주지를 옮긴 자에게는 동법의 적

용은 없다”라는 행정 방침을 정한다. 그리고 피폭자가 되기 위한 “수

26) 󰡔쥬코쿠신문󰡕 홈페이지 인물 인터뷰 기사 참조(前広島市長 平岡敬さん(1927年~）

<9>在韓被爆者取材-日本人の責任見つめる(2009年10月14日)(http://www.chugoku- 

np.co.jp/kikaku/i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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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 교부 조건을 치료 목적으로, 적법하게 입국하여 1개월 이상 일본

에 체재할 것”을 명기했다. 일본에 거주 관계를 갖는 자들만이 피폭

자로서의 자격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제약은 일본

에 입국할 수 없거나 입국하더라도 한 달 이상 체재할 곳이 없는 한

국 원폭피해자의 경우 수첩의 교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즉, 우선 

물리적으로 일본의 국경을 넘는 월경(越境)이 가능하지 않은 자는 수

첩을 교부받을 수 없었다. 또한 도일한 뒤 수첩을 취득해 피폭자 자

격을 얻더라도 귀국과 동시에 일본을 떠나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행정관료제적 제약으로 인해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1990년

대 초반까지 일본에서 수첩을 받는 경우는 첫째, 운동적 차원에서 상

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첩 신청을 하는 경우, 둘째, 아주 특별한 기

회가 닿은 경우나 제도적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도일 치료 제도가 지

원되어서 거기에 선발된 경우 그리고 셋째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일

본의 친인척과의 연줄망이나 직업적 측면에서 일본을 자주 오가면서 

수첩을 내는 데 수반되는 거래비용 혹은 기회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

에 한정됐다. 

수첩의 의미는 1990년대 후반에 들어 한국 원폭피해자 개인들에게

도 그리고 한·일 간 시민연대의 틀에서 크게 변화했다. 우선 개별적 

차원에서는 1991년 일본의 ‘한국 원폭피해자 의료지원기금 40억 엔’ 

지원 결정 이후 원폭협회 회원가입 자격이 수첩 소지자로 한정되면

서, 누구나 원폭협회에 가입해 피폭자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되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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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 일본에서 발급한 수첩이 필요했다.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수첩 취득은 크게 늘어났다(오은정 2014; 2013). 한·일 

간 시민연대의 측면에서는 이 지원금이 피해자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고, 무엇보다 1990년대 후반 피폭자 복지기금의 예산이 

점점 고갈되어 언젠가는 의료비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맞물리며 한국 원폭피해자들과 일본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새로운 구

호와 운동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이른바 ‘수첩 소송’들이 보상

적 성격과 구호 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과 무관치 않다. 

사실 수첩 소송은 한국 국내법 제정을 통한 원폭피해자 보상을 요

구한 원폭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를 일본의 국가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보는 협회의 입장은 1980년대 후반 원폭협회가 가장 역점을 두어 진

행한 23억 달러 보상청구 운동에서도 엿볼 수 있다. 1987년 11월, 

전후 미처리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일 양국 사회의 분위기 속

에서 원폭협회는 도일 치료 중단 등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 한국 원

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그 보상책임을 

묻는 23억 달러 보상청구를 제기하게 된다(한국원폭피해자협회 1989). 

당시 이 보상청구운동은 일본변호사협회 및 ‘시민회의’, ‘시민회’ 등

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한국에서 고양된 일제피해자 보상 여론과 

함께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민주화 이후의 여타 대일보상청구

운동과 때를 같이해 미디어에서도 원폭피해자 관련 소식이 연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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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내렸고, 협회는 대선 정국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을 찾아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연일 시위

가 벌어졌고, 그 방문의 결과가 나온 시기는 언론을 통해 한국에서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가 가장 활발하게 보도됐다. 한국 원폭피해자

들 사이에서도 대사회적으로 가장 격렬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던 시

기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원폭협회의 보상요구는 한·일 양국 정부의 

교섭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피폭자에게 대외 원조의 형식으로 

변질됐고, 한국 원폭피해자 원조를 위한 지원금의 액수 또한 원폭협

회가 요구한 금액의 1% 정도에 그쳤다. 일본 외무성에서 국제거출명

목으로 계상된 이 돈은 원조라는 성격상 한국의 구호단체인 대한적

십자사에 송금되었고, 그 운용은 협회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된

다. 원폭협회 임원 및 회원들은 크게 낙담하고, 이에 반발해 40억 엔 

수령 거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각종 수첩 재판들은 원

폭협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주류적 운동 

방식이었다기보다는 23억불보상청구운동의 좌절과 40억 엔의 인도적 

지원금 교부로 왜곡되기 시작한 원폭협회의 내부 갈등에서 약간 빗

겨나 있었던 일본 ‘시민회’, ‘시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지원자들과 변

호인들이 한국의 개별 원폭피해자들과 접촉해 만들어낸 것에 가까웠

다. 이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보상운동 방식이 아니라 

수첩 발급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적 조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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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여기

에는 원폭협회 설립 이후부터 각종 지원금 등의 운용에 있어 갈등이 

있어 오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40억 엔이 거출된 이후에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회원들의 고령화 등으로 보상 투쟁 운동의 동력을 상

실한 원폭협회의 내부적 요인들도 작용하였다. 원폭협회 차원의 보

상 요구 운동은 한국 정부의 무대응과 일본 정부의 임시방편 속에서 

회피되는 가운데 40억 엔 거출금이 지급된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힘

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의 결과들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식민 지배와 전쟁의 피해자’

가 아니라 ‘방사능의 피해자’로서 일본의 원폭피해자구호정책이 상정

한 피폭자라는 경계 안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았다.27) 

특히 일본 후생노동성 ‘402호 통달’ 조치가 일본의 영역 바깥의 원

폭피해자들을 배제하는 논리로 기능하는 가운데 1998년 처음 시작된 

곽귀훈 소송과 이강령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온 2000년대 초반은 일

본 원폭피해자 구호정책의 피폭자라는 범주에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상시적으로 포함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2002년 12월 오사카지

방재판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에게는 건강수당 지급을 중단하

게 하는 후생성 ‘402호 통달’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일본

의 영역에 거주 관계를 갖지 않더라도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차별을 

27) 일본의 원폭피폭자원호정책에서 ‘피폭자’라는 범주가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에 관해

서는 오은정(2018b)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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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또한 이후 ‘소송을 

통한 운동’이라고 할 만큼 일본 정부(후생노동성)를 상대로 한 각종 소

송의 시발점이 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5).

곽귀훈 소송의 결과 2003년부터는 일본의 영역 바깥에서도 수첩 

취득자, 즉 한국의 원폭피해자들 중 수첩을 소지한 자는 ‘피폭자’로서 

피폭자 건강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 후생

성은 여전히 이 수첩의 신청과 교부는 일본의 영역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에서 신청한 수첩 교부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본에 갈 수 없는 고령의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경우 수첩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는 2008년 11월 ‘정남수 소송’의 승소를 계

기로 이후 한국에서의 수첩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했다. 또한 

2007년 11월 1일 ‘402호 통달’의 위법성도 최종 확정됐다. 1995년과 

1996년 ‘한국 원폭피해자 미쓰비시 징용자 동지회’에 소속된 회원 46

명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강제노동·피폭

의 손해배상 및 미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재판에서였다. 2005년 1

심 패소에 항소한 이들에 대해 히로시마고등재판소는 402호 통달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 일본정부로 하여금 1인당 120만 엔의 배

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고, 2007년 최고재판소는 이를 확정 판결

했다. 이 재판은 이후 ‘402호 통달’로 인해 피폭자건강관리 수당 등

의 지급 등에 피해를 받은 모든 재외국민 피폭자들에게 위자료를 지

급하게 한 판결로 이어졌다. 또한 일본 사법부는 ‘402호 통달’과 시

효 문제 등을 이유로 과거에 미지급된 피폭자건강관리수당의 지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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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했다(오은정 2013). 

5. 결론

한국의 정치사회적 공론장에서 원폭피해자의 존재는 식민 지배의 

민족주의적 피해를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일본제

국의 간악한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신의 징벌”에 희생된 번제(燔祭)

와도 같이 여겨지기도 한다(중앙일보 2013/05/20).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의 조선인 원폭피해자들은 일본에서도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귀

환한 한국에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상징적 자원이 되지 않았다. 한

국 정부와 한국 사회, 그리고 일본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활동에 주목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시민사회였다. 그

리고 여기에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었던 히로시마의 재일 한국인 커

뮤니티도 중요한 연대의 거점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패전 후 일

본에 남았던 조선인들과 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 귀환자들, 

한국으로 돌아온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이주자들, 그리고 밀항으로 

다시 현해탄을 건넌 이들이 그 영토 안에서 그리고 그 영토를 넘어

서 연대를 구축해나간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연대가 한국 정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 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원폭협회를 중심으로 보상청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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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특별법 제정운동이 한국 사회와 정부의 일관된 무관심 그리고 

일본 정부의 회피와 임시방편 속에 표류했다면, 수첩 받기로 대별되

는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실천과 운동은 손진두 소송을 필두로 1990

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소위 수첩 재판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그 효과

를 내면서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의 원폭피해자 구호정책의 장으

로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부터 고양

되기 시작한 한국의 전후보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일본 시

민단체 회원들은 일본의 원폭피해자 구호와 관련된 국내법인 원폭원

호법의 내외 차별을 문제 삼으며 이를 한국 원폭피해자 구호 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수첩 소송은 1990년대 이후 한·일 시민연대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

의 지점이었다. 그 이전까지 한·일 연대는 주로 구호와 치료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이 활동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원폭피해자

들의 사회적 연대와 정치적 활동에도 끊임없는 제약과 감시를 행하

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정치색’을 띠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가 규율한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1960년대 이래 냉전시기 한국의 안

보 담론과 정치사회적 제약은 원폭피해자들의 개별적 차원에서는 자

기 검열로, 원폭협회의 조직적 차원에서는 정보 당국의 직접적 감시

로 이어졌다. 원폭협회의 활동이 또한 구호금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가장 안전한 방식의 교류 쪽으로 틀 지워져 나간다. 그러나 구호금

이나 위로금과 같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는 원폭협회를 중심으

로 한 운동에는 명암을 뚜렷하게 남겼으며,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한국 



특집논문 II | ‘제국의 신민’에서 ‘재한피폭자’로 141

원폭피해자운동의 고립 및 정치사회적 보수화로 이어지는 결과와도 

연결된다.

한편 한국 원폭피해자들이 원고가 된 일련의 수첩 재판들의 결과

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이라는 언설이 

내포하는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한 ‘피해보상적 관점’을 결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한 일본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노력

은 분명히 평가되어야 한다.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가 형성되어가던 

1960년대는 일본에서 ‘유일피폭국’, 그리고 ‘평화의 초석으로서의 피

폭자’라는 담론이 만들어지면서 공적인 역사 담론에서 과거 피식민자

들의 존재가 적극적으로 소거(消去)되던 시기였다. 그랬기에 일본의 

시민단체의 인사들에게 ‘제국의 신민’이었던 이들을 ‘재한피폭자’로 

다시 마주했을 때, 피폭은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식민과 방치라는 

삼중의 피해(이치바 준코 2013)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즉시 알아차렸

다. 한국 원폭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하고 연대의 손길을 건넨 이들

의 활동은 국가적 구도로는 과거 식민자와 피식민자 간의 관계였지

만, 피폭을 매개로 한 이들의 만남에는 언제나 ‘반성’과 ‘속죄’, 그리

고 ‘위로’의 심정들이 강하게 결합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국전쟁과 가

난, 정치적 격동과 억압 아래에서 ‘원폭의 피해’라는 문제가 별다른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지 못하던 한국 사회와 비교했을 때, 일본 시

민사회와의 연대는 한국 원폭피해자 운동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작동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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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om an Imperial Subject to a Zaikan Hibakusha

Sociocultural foundation of Korea-Japan civil solidarity in the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movement and its change 

Oh, Eunjeong
Hallym University, HK Research Professor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formation of the Korea-Japan civil 

solidarity, its socio-cultural foundation, and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movements. The paper consists largely 

of three parts. First, I shed light on the process of forming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movement in the 1950s and 1960s and the early 

stages of the civil solidarity between Korea and Japan. I paid attention to 

main figures of Japanese civic groups participating in the movement, the 

microscopic dimension of their experience and reflection, and their 

discourse. Second, under the Korean government’s security discourse and 

anti-Communistic surveillance, political and social restrictions on the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movements aggravated, and their 

activities was constrained in the 1970s and 1980s. Finally, I looked at so 

called the Techo-trial, which has been a major achievement in the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movement since the 1990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Japan civil solidarity

■Keyword: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Movement, Korea-Japan Civil 

Solidarity, Anti-Communistic Surveillance, Techo-Trial, Hibakusha


